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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법인화에 있어서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책적 의미

1)박희봉*･유시용**･유동상***

논 문 요 약

본 연구는 국립극장 법인화의 쟁점을 정리하고, 법인화 반대론자들의 입장을 수용하는 가

운데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법인화 전·후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법인

화 과정에서의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공익성 

유지, 소속 구성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법인화의 가정을 전제함으로써 법인화에 따른 비용

-편익분석의 맹점을 보완하였다. 즉 법인화가 합리성이 높다고 해서 추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법인화 반대 입장을 고려하여 비용-편익분석 상의 가정을 전제함으로써 연구의 실

질적 유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즉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법인화의 현실적 수용

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감원이 없고, 인건비와 사업비를 증가시키며, 기관의 공공기능을 지

속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였다.

국립중앙극장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현상태(대안 1)와 법인화(대안 2)라는 두 가지 시나

리오를 상정하고, 대안별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였다. 다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순현재

가치를 계산한 결과, 법인화(대안2)의 순현재가치가 현상태(대안1)의 순현재가치보다 평균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을 수용한 상태에서는 국립중앙극장은 법인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법인화 추

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장애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법인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성과향상을 추

진한다면 법인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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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법인화는 정부소속기관이 공공적 성격의 민간기관으로 바뀌는 것으로서 기관의 법적 위상이 

특수법인(혹은 재단법인)으로 전환되고, 운영 원리가 공적 운영관리에서 사적 시장주의로 전환

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법인화를 기관의 소유권은 정부가 

가짐으로써 공공성을 유지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증진하려는 공공기관 개혁 노력을 강조한다. 반면, 법인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법인화를 민영화의 한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생산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정부기능･조직운영 및 관

리를 시장경제 하에서 민간주도의 관리로 전환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의미하는 것(박석희, 2010)

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법인화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기도 하고, 부정적

인 측면을 강조하기도 한다. 법인화 찬성론자는 법인화를 민간의 자율적 경영기법을 통해 공익

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유지･발전시키려는 것을 강조한다. 법인화 찬성론자는 조직관리상에 있어

서 정부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의 운영이 국가공무원법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조직 및 인사상

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법인화는 정부의 간

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조직관리와 전문인력의 채용 등을 통한 인사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측면음을 강조한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소속기관은 국가재

정법 등에 의해 그 예산이 엄격하게 관리되던 정부소속기관을 법인화를 통해 예산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적극 보강함과 동시에 인건비, 성과상여금 등도 자율적으로 결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운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즉 법인화는 이러

한 조직, 인사, 예산상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관료주의적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 방식을 개선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법인화 반대론자는 법인화 자체에 회의적이다. 우선 법인화는 법적 책임성을 약화

시켜 공익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인화로 인해 부여된 기관의 자율성

은 수익성과 단기적 효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장기적 목표달성과 공익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

이 더 크다는 것이다(박석희, 2010). 특히 법인화 대상 조직소속 공무원들은 법인화의 목표가 

정부기관의 축소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소속기관의 법인화 이후 변화하게 될 신분 문제에 의해 

법인화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법인화 과정에서 많은 절차상의 어려움

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법인화 자체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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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는 공공부문 선진화의 한 방안으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에 대한 법인화 의지

를 밝혔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농수산 분야 연구기관의 법인화 추진은 1990년 법인화된 한국

해양연구원의 성과와 일본 산림총합연구소와 수산총합연구소의 법인화가 자극제가 된 것으로 판

단된다. 일본 사례에 있어서도 반대론자들은(이종원 외, 2010) 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은 서비

스 특성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과 일본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미국, 태나다, 독일, 핀란

드 등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기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는 일본의 유사한 연구기관의 법인화에 따라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이유로 국립산림과학원

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두 기관의 법인화에 따른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법인화에 따른 쟁점을 정리하여 

이들 기관이 법인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

를 위해서 우선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법인화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포함한 각종 쟁

점을 정리할 것이다. 법인화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모두가 공통으로 생각하는 법인화의 전제를 

수용하여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현상태와 법인화 이후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할 것

이다. 비용-편익분석 과정에서 법인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공익성 유지, 소속 구성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법인화의 가정을 전제함으로써 법인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따른 비용·편익분

석만으로 정책결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법인화 비용·편익분석이 의미

하는 바를 논의함으로써 법인화 성공을 위한 정책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법인화로 인해 조직

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고, 법인화 반대 입장을 고려하면서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법인화의 실질적 유효성을 찾아보려고 한다. 

Ⅱ. 국립산림과학원/수산과학원 법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법인화 찬성론

국립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 법인화가 추진되는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일본의 산림

연구기관이 독립행정법인화가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일본의 산림연구기관 독

립행정법인화 이후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구성원의 업무성과 및 사회와의 연관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직장의 안전환경관리의 향상, 재량 노동제나 플렉스타임제 시행 등 긍정적인 효과

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평가되고 있다(이종원 외, 2010). 

실질적인 법인화 이유는 기존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시도라는 측면이 강하다. 



136 박희봉･유시용･유동상

국립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이 조직운영의 경직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재의 조직운영 형태보

다 법인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성로(2007)은 법인화 추진 이유를 관료제조직에 

대한 비판에서 찾고 있다. 즉 공공부문에는 민간부문보다 능률향상의 요인이 되는 경쟁이 부족

하고,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사기업의 경우보다 훨씬 미약하며, 관료는 사기업보다 자

의적 행태를 취할 기회가 더 커서 정부자산 가치의 극대화보다는 개인적 편익이나 권한 증대를 

추구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인화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 탄력성 상실, 

법적·정치적 자율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필동(2008)은 법인화의 이유를 국

제경쟁력 강화에서 찾고 있다. 박희봉(2007)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화 된 조직의 경우 인사 및 

재정운영의 독립적 책임이 많이 향상되기는 하나 근본적인 조직 및 예산운영 면에 있어서는 경

직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수산과학원은 연구

기관으로 갖추어야 될 자율성과 창의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관장에게도 

제약이 많을 뿐 아니라 행정직들 역시 소신을 갖고 일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법인화가 필요한 이유는 ①조직 및 인력

운영, ② 예산관리, ③ 기관운영의 효율성 등 내부 운영 측면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우선 정부

소속기관과 특수법인은 법적 근거가 다르다. 정부소속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조직되는 정부

기관이며, 행정안전부에 의해 조직과 정원이 통제받는다. 반면, 특수법인은 개별법에 의해 조직

이 형성되는 까닭에 행정안전부에 의해 조직과 정원관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또한 정부소속

기관의 구성원은 신분이 공무원이고, 특수법인의 경우는 민간인 신분이다. 이러한 조직과 인사

상의 차이는 조직 및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정부의 조직 및 인력의 운영은 국

가공무원법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조직·인사상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급변하는 국내·외 

산림 및 수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조직관리와 보수의 현실화, 인센티브 등을 통해 조직 및 인사관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로써 조직구조의 개편 및 슬림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조직구성

과 우수 연구 인력의 적극적 채용을 통한 기관의 연구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전통적

인 임·수산업 관련 전공자뿐만 아닌 다양한 경쟁적·사업적 성격의 전공분야의 채용을 통해 연구 

인력의 다원화와 이를 통한 연구 사업의 경제 성 향상. 이는 과학원의 경쟁력 증진으로 연계될 

수 있고, 연구 인력의 직급체계 세분화를 통해 연구 성과와 연구 경력에 적절한 승진과 연봉인

상기회 증진, 연구원들의 경쟁 유발과 이 로 인한 연구몰입과 연계되어 과학원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해양연구원 등 많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경우 기관 운영 형태의 

전환이후 총 연구인력 면에서는 커다란 차이는 없으나 보수수준의 향상과 인사적체 현상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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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해 연구기관의 연구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정부소속기관은 소속된 정부기관의 엄격한 재정통제를 받는 반면, 특수법

인은 기획재정부의 포괄적인 통제를 받는다. 정부소속기관은 국가재정법 등에 의해 그 예산이 

엄격하게 관리됨에 따라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에 제약

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화 찬성론자들은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수산과학원의 예산운영의 자

율성확보가 필요한 점을 법인화 이유로 드는 것이다. 예산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의 다

원화와 경쟁력 확보, 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등을 통하여 자체세원을 증가할 수 있

고, 또한 연구 서비스에 대한 가격의 적정화, 정부 정책자료 제공이나 자문 등의 유료 화 등을 

통해 수입의 증대가 예상될 수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예산·회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환경·
선호에 대한 대응성과 민감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

구원들의 연구대상과 주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산의 경직성은 이러한 변화에 대처

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다. 또한 거의 100%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연구원의 수입증

대는 정부보조금의 감소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세금부담의 감소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이

다. 현재 일본의 산림총합연구소나 수산총합연구소의 경우에도 법인화 이후 재정자립도가 상승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절감하고 있다.

정부소속기관으로서의 국립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은 소속정부기관의 지휘와 통제를 받아 운

영되고, 법적 책임 역시 소속정부기관이 소유한다. 따라서 법인화 이전의 연구기관의 손실이 발

생한 경우 소속정부기관이 보전해준다. 반면, 법인화 이후의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은 자율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대신 최종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직접 지게 되어 있다. 즉 국립산

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최종 생산물은 연구논문과 연구과제 그리고 다양한 특허나 기술의 

출원이라 할 수 있다. 연구원 간의 경쟁 체제는 연구원들의 연구 몰입 효과를 가져 오고 이에 

따라 연구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법인화를 통한 연구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예산의 증가는 연 구원 임금의 상승과 다양한 성과급의 제공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연구원

들에게 동기부여 효과가 있다. 또한 두 기관의 소비시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새로운 연구 과제

의 발굴이 나 연구비 사용의 효율성 진작을 통해 연구의 생산성 증대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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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정부소속기관과 특수법인의 비교

정부소속기관 특수법인

조직관리부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조직형태 (법적근거) ･정부기관
 (정부조직법)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등 
 (개별법)

구성원 신분 ･공무원 ･민간인

재정･회계
통제기관 및 자율성

･소속 정부기관의 통제
･세입, 세출 모두 국가예산

･기획재정부 통제
･수입의 일정부분은 정부 보전.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자율책임. 

책임성

･운영의 정부통제
･감사, 경영평가 등에 의한 간접적 
정부개입

･손실 발생은 정부보전
･손실 발생은 기관 책임. 파산까진 
가지 않음

･경영공시 의무 없음 ･경영공시 의무

출처: 박용성 외(2008), 유홍림(2009) 참고

따라서 연구기관의 법인화 찬성론자는 외부 환경과의 경쟁에 의한 효율성의 증진과 내부 조직

운영 면에서의 탄력적 측면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은 외부경쟁이 낮은 반면 민간부문

은 외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민간부문이 공공부문보다 효율성이 높다고 한

다. 민간부문은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익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이나 합

병 등의 위험에 직면하는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필요성이 없고, 이는 기관의 능률향상의 중요한 저해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이성로, 

2007). 공공부문은 완전 혹은 부분 독점에 의해 보호되고, 업무방식이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타 기관과 경쟁할 이유가 없는 반면, 민간부문은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와 국내･외적 환

경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른 조직보다 경쟁적 우위를 점하

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수산과학원의 경우 책임

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내부적으로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업

무는 법령을 기초로 수행되어지기 때문에 외부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이나 국립수산과학원 조직의 관료제적 운영체제 하에서는 국내･외
의 산림 및 수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연구 인력의 다원화나 이를 통한 연구 사업의 경제성 향상 

등이 보고와 지시라는 관료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기관의 창의성이나 자

율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 두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경쟁적이지 않기 때문에 연구몰입을 통

한 연구의 생산성 향상이 저해를 받고 있고, 인력순환의 탄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 인력 유입의 기회 상실이나 연구의 태만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예산 운용의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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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인한 환경변화 대처에 미흡한 점 등이 비판받고 있다. 

2. 법인화 반대론

현실적으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법인화 반대론자들은 법인화 찬성론의 견해와 

같은 차원에서 반대 또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일본 산림연구기관의 법인화 장점에 맞서서 일

본을 제외한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핀란드, 오스트리아가 국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만이 유일하게 독립행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이종원 외, 2010). 또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법인화의 장점을 주로 부각시키는 반면, 법인화 대상기관

의 이해당사자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농촌진흥청, 농림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는 

내부자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부각하고 있다(박석희, 2010). 또한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법

인화의 장점도 인정하면서도 대상기관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신중론이 대부분이다(박

석희, 2010; 이종원 외, 2010; 이성로, 2007; 김필동, 2008; 조장균, 2005). 

구체적으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법인화 반대 입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수산

과학원이 법인화될 경우 기본적으로 법인화의 장점이 예상대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현재 두 기관이 국가의 기초학문의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고 있는 공익성에 크게 문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림연구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

며 공공성이 크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의 연구활동이 전무한 상태로서 산림재해 예방 및 최

소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산림행태계의 기능과 산림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이종원 외, 2010). 또한 농·산림

업분야가 법인화되면 그 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종자, 재배 및 병해충 방제기술 등 모든 기술분

야에서 기술료가 발생하여 기술료 상승에 따른 농가 실질소득 감소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공공

성을 저해하고 기관의 공적 책임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박석희, 2010). 

다음으로 조직 및 인력운영 측면에서도 반대의 입장이 분명하다. 법인화가 되는 경우 연구 인

력의 민간인 신분전환에 따른 신분불안으로 인해 우수 연구 인력을 대학이나 타 기관으로 유출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직업 안정성이 법인화 이후 신분변화가 미칠 

파장이 어디까지인가 예측하기 어렵고, 법인화 이후 우수 연구 인력이 유입될 것이라는 예상과

는 달리 신분 안정성의 훼손으로 인해 우수인력은 유출되는 반면 두 연구기관이 요구하는 인력

의 영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자연재해 발생 시 대응, 임업에 대한 상황조사, 

정부대표로서 국제대회 참가, 국제공동연구 등을 수행할 때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

이 효과적이며, 결국 국익에도 유익하다는 점을 법인화 대상 공무원들의 한결 같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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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산관리 및 기관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법인화는 곧 기관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단기성 수익사업에 치중하여야 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장기적·기초

적 사업을 외면하고 단기적·수익적인 수탁과제를 늘림으로 인해 국가 전체적인 산림 및 수산관련 

사업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 이외의 기관의 주요기능

인 대 주민 서비스 제공의 유료화 등으로 인한 공익성의 저해 가능성 또한 높다는 점이다. 그리

고 지나친 연구의 경쟁력 강화나 연구 효율성 증진은 연구 과제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수탁과제 등을 통한 지나친 소비자 선호에 맞는 연구 개발에 집중할 경우 연구원의 존립목적인 

산림·수산 연구 등의 기초 연구 소홀로 국가의 기초연구지식의 축적이 저해되는 등 공공성이 저

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박석희, 2010; 이종원 외, 2010). 

3. 법인화 논점

그렇다면 어떤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법인화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

상철 외(2005)는 법인화를 포함한 민영화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더라도 정부실패로 인한 자원배분

의 비효율성이 시장실패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효율화와 책

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였다. 유홍림(2009)은 법인화 대상기관으로, 첫째 시대적 

상황이 설립 당시와 달라져 설림목적으로 달성했거나 정부기관보다 민간부문이 더 잘 할 수 있

는 기관(국립의료원 등), 둘째 전문직의 신분보장으로 경쟁력을 가진 인력확보가 곤란한 기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셋째 민간이양 반대 명분이 적고 이양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기관, 넷째 

민간부문에서도 유사한 서비스 기능이 있어서 정부기관의 서비스의 수준과 극명히 대비되는 기

관 (경찰병원 등), 다섯째 유사 공공기관의 벤치마킹이 가능한 성공적 경험이 있는 기관, 여섯

째 민간이양방식이 충분히 연구되었고 저항의 종류와 강도 등을 예상하여 사전 대책마련이 가능

한 기관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박용성 외(2008: 84-85)는 법인화 대상기능은 일정한 재원･인력 

확보로 독립적 조직운영이 가능한 분야, 공공성 차원에서 정부가 서비스 공급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분야, 민간의 전문성･기업 경영방식 도입이 가능한 분야, 대국민 집행기관 중 비공권

력적 서비스 분야, 법인화 이후 지속적･효과적 성과관리가 가능한 분야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민영화 대상기능으로 민간부문과 경쟁･중복･유사 기능, 자체재원으로 재정자립 가능 분야, 비규

제･비정책 기능수행 분야, 민간부문 활성화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필요 분야, 고객 형평성･공
정성 보장에 영향이 없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위의 기준으로도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을 법인화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인화에 있어서 조직의 자율성 부여에 따라 행정능률성이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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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법인화 이후 구성원의 신분이 안정적일 필요가 있으며,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법인화 목적을 어떻게 충실하게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을 법인화 한다면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발생한다. 따

라서 예상 가능한 단점은 최소화하고 법인화의 장점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인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수산과학원의 설립목적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기초적인 학문으로서 산림과학이나 수산과학의 지식 및 기술의 개발

과 보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므로 두 기관이 법인화가 된다면 이러한 

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기관이 공익법인의 형태를 유

지하면서 일련의 기초학문 배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조치 마련은 반드

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립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 운영의 지나친 경제적 접근은 필요가 있다. 조직의 경제

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앞서 지적한 공익성의 일부 훼손이 수반되어지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두 기관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까지는 지속적인 국

가의 재정보조가 필요하다. 법인화로 전환된 이후 갑작스러운 국고보조금의 감축은 자연스럽게 

두 기관이 위탁사업이나 수익성 연구 사업에 몰입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고 이는 곧 장기적·기
초적일 수밖에 없는 기초학문연구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법인화 이후 두 

기관의 운영이 정상화 및 효율성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재정보조의 증액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수산과학원의 연구 및 행정 인력은 법인화 이후에도 신분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법인화가 된다면 구성원의 신분이 불안해 진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신분의 불안은 법인화 작업 자체에 대한 내부 구성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중요한 고급 인력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정책과학학회, 2009). 이

러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분전환의 단계적 전환1)이나 구성원의 인금인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법인화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1) 실제로 일본의 산림총합연구소나 수산총합연구소의 경우 구성원의 신분을 5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함으
로써 구성원의 신분불안으로 인한 반발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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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립산림과학원/수산과학원 현황

국립산림과학원은 임업 및 임학에 관한 시험연구를 통해 산림과학 지식 및 기술의 개발과 보

급을 목적으로 1949년 2월 농림부 산하 임업시험장으로 출발하였고,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자원

의 조사･시험･연구와 수산 기술의 개발･지도･보급, 어업자원의 관리･보존 등을 목적으로 1921년 

창설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01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은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09년 말 현재 3부 1센터 18과 3연구소의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직 196명 등 총 277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국립수산과학원은 2009년 말 현재 3

부 3단 12과 3센터 6연구소의 조직체계로 구성되어 연구직 313명 등 총 601명이 종사하고 있다. 

<표 1> 2000-2009 국립산림과학원의 직급별 인원수 변화 (단위: 명)
연도 계

계약직
(별정직) 일반직 (연구관) 연구직

(연구사) 기능직

2000 308 68 56 137 84
2001 314 1 55 63 128 67
2002 314 1 55 63 128 67
2003 320 1 56 64 132 67
2005 293 1 32 66 136 58
2006 303 1 32 70 142 58
2007 307 1 32 72 144 58
2008 284 1 27 67 135 54
2009 277 1 26 63* 133 54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연보(2009, 국립산림과학원). * 연구관은 100% 99년 이전에 채용된 연구 인력임.
<표 2> 2000-2009 국립수산과학원의 직급별 인원수 변화 (단위: 명)

연도 계 계약직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2000 658 0 133 285 2 238
2002 668 0 134 293 2 239
2004 648 0 130 297 0 221
2005 650 1 130 298 0 221
2006 627 1 109 307 0 210
2007 633 1 109 313 0 210
2008 633 1 109 313 0 210
2009 601 1 106 313 0 183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연보(2009, 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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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기관의 비정규직의 분포를 살펴보면, 국립산림과학원은 2009년 현재 약 222 명(44%),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은 574명(97%)의 비정규직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2). 연구 인력의 연봉과 승진 구조도 특징적이다. 두 기관 모

두,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관이 약 10년 이상 소요되고, 이 두 직급간

의 연봉의 차이가 2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어, 연구능력과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한 인센티브가 

매우 낮은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3). 또한 기존의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 평균 인건비가 

7,280만 원을 상회하는 것에 비교해 보면, 두 기관 연구직의 연봉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4). 이와 더불어 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은 현재 연구에 태만한 인력에 대한 구체적

인 징계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인원의 적체현상이 벌어져 인력관리 면에서 문제점

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두 기관의 인사 및 조직상의 경직성을 들 수 있겠다. 책임

운영기관으로서 두 기관은 여전히 조직이나 인사 관리에 있어 과학원장의 재량권이 부족하다. 

변화하는 산림 및 수산연구 환경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인력의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재량권 부족으로 인한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국립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의 연구가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비판에 합리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국립산림과학원 세출예산변화 (단위: 백만 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업비 24,577 30,528 26,848 27,645 28,346 31,207 31,465 34,185 35,672
인건비 16,120 16,770 15,016 16,071 15,944 17,352 16,707 17,686 17,186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정부출연기관 관련자료(2009,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연보

2) 국립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의 비정규직 구성 중 기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이들의 비중은 비정규직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된 이후 비정규직의 숫자가 2006년 506명에서 2009년에는 574명으로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립산림과학원은 2009년 현재 연구관과 연구사간의 연봉 차이가 2400만 원 이상이고, 산림과학원은 
21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2009년 국립산림과학원, 2009년 국립수산과학원 연보 참조)

4) 정부출연기관 중 철도기술연구원의 경우 8,360만 원이고 대부분 7,000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 산림
과학원으 5,660만원, 국립수산과학원은 5,622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국립산림과학원, 2009년 
국립수산과학원 연보 참조; 국립산립과학원 정부출연기관 관련자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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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립수산과학원 세출예산변화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업비 23,852 27,967 26,335 27,139 29,182 34,174 35,377 39,329 42,551
인건비 21,080 23,963 26,724 28,869 31,157 31,157 30,867 34,422 37,248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연보(2009,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의 예산 면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기관 모두 자체세입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두 기관 모두 책임운영기관으로의 전환 이전이나 이후에 0.5%에 

그치고 있어 사업비의 증가가 국고보조금의 증가와 선형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의 유

사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이나 일본의 산림총합연구소 및 수산총합연구소에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5). <표 3>에서 나타나듯이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 인건비의 규

모가 2009년 현재 사업비 대비 32.5%(17,189백만 원)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립수산과

학원의 경우는 사업비의 증가와 더불어 인건비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사업비 대비 인

건비의 규모는 46.7%에 이르고 있다. 수산과학원의 인건비는 책임운영기관 전환 이전인 2005년 

31,157백만 원에서 2009년 37,248백만 원으로 19.5% 증가하였다. 인력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인건비가 증가한 것은 비정규직 인력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서, 국가기관으로

서의 인력운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5> 연도별 논문게재 수 변화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산림과학원 156 141 141 226 188 240 242 257 248
수산과학원 - - - 149 139 101 146 169 204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연보, 국립수산과학원 연보

<표 6> 연도별 수탁과제 논문 수 변화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산림과학원 23 14 10 29 30 17 27 25 27
수산과학원 - - - 25 48 81 95 51 108

자료: 국립산림과학원 연보, 국립수산과학원 연보

5) 한국해양연구원의 경우 2008년 현재 재정자립도는 68.3% (2009 한국해양연구원 경영공시), 2000년 독립
행정기관으로 전환한 일본산림총합연구소나 수산총합연구소는 10% 미만의 재정자립도가 2008년 현재 
14% 이상으로 증가하였다(2008 삼림총합연구소 연보, 2008 수산총합연구소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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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의 기관운영 효율성, 즉 논문게재실적과 수탁과제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에서 나타나

듯이 산림과학원은 책임운영기관 전환 이후 논문게재 수가 60% 증가하였고 수산과학원의 경우도 

46.8%가 증가하여, 기관운영이 책임운영기관 전환이후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수탁

과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장기과제가 많은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에는 그 수가 많아지지 않았지

만,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 수탁과제수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연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

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현재 수산과학원의 수탁과제 수는 108건으로 책임운영기

관 실시 원년의 81건에 비해 27건(33.3%) 증가하였고, 2004년과 비교해 본다면 무려 332%가 증

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나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 기관의 연구를 통한 다양한 

지적재산권 및 특허의 출원, 그리고 대 국민 지식제공 서비스 등도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되어 질 수 있다. 두 기관 모두 지적재산권이나 특허의 출원 등에서는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식의 대 국민 서비스 면에서는 지식제공이 무료로 

이루어지거나 기술이전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Ⅳ. 분석 틀

1. 비용-편익분석 모델

공공기관 법인화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상호배타적인

(mutually-exclusive) 두 가지 시나리오이다. 현상태를 대안 1, 법인화를 대안 2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상호배타적인 시나리오들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 내부수익률이나 B/C비율 등을 

대안선택 기준으로 사용하면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순현가를 비교하는 것이 법인화 

이전과 이후 비교가 가장 간단하다. 따라서 각 대안의 순현재가치 비교를 통해서 시나리오를 선

정할 것이다. 대안 의 순현재가치(NPV)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6)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 정책자료의 제공이나 시책건의 등은 정부기관으로서 해야 할 의무이지만, 임업컨
설팅이나 시험민원 등은 그 경제적 효과에 따라 유료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가치에 비해 낮
은 가격이나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다(국립산림과학원 정부출연기관 
관련자료, 2009).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 기술이전 실적이 2005년의 40건에서 2008년에는 37건으로 오
히려 줄어들고 있어 지식의 대 국민보급에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2008 국립수산과학원 연보, 국립수산
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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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대안 의 시점의 편익, 는 대안 의 시점의 비용, 은 위험조정 

(risk-adjusted) 이자율,   인 경우 현상태(대안1),   인 경우 법인화(대안2) 등을 나타낸

다. 투자기간은 10년으로 전제한다. 즉,  . 할인율은 평평한 이자율기간구조를 가정하여 

5%로 산정한다. 

2. 비용-편익 분석 구성 및 기본전제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많이 상정할수록 좀 더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겠지

만, 그만큼의 계산상의 어려움도 증가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인화과정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자 한다. ① 법인화과정에서 인력감축이 없

다. ② 인건비와 사업비를 증가시킨다. ③ 기관의 공공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가

정은 법인화에 대한 반대론자의 비판을 받아들여 법인화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법인화 과정에서

의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현금흐름은 비용과 편익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비교 시나리오는 크게 현상태(대안1)과 대안2

(법입화) 등 두 가지이다. 그리고 편익을 계산할 때에는, 계산의 편의상, 현상태의 편익은 0으

로 상정하고, 법인화의 편익은 현상태 대비 증분(△)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편익은 절대금

액이 아니라 증분만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3. 비용 및 편익 추정

대안 1(현상태)의 현금흐름 중 비용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성된다. 대안 1의 편익은 0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순현금흐름은 -(대안1의 비용)이다. 법인화(대안2)의 현금흐름 중 비용은 

인건비와 사업비 외에 법인전환비용이 추가된다. 법인전환비용에는 교육훈련비용과 법인설립비

용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법인화(대안2)의 현금흐름 중 비용구성요인은 인건비, 사업비, 

법인전환비용(교육훈련비용, 법인설립비용) 등이며, 구체적인 편익 구성요인은 과제수 증분, 기

타사업수입 증분, 만족도 증분, 효율성 및 공익성 증분, 학술논문성과의 증분 등이다.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 변수로서 각 연구기관의 인원수를 추정해야 한다. 두 연구기

관의 인원변동이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인원변동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추정하였다. 국립산림

과학원의 경우, 10년 내에 1% 증가 혹은 1% 감소 시나리오를 상정하였고, 국립수산과학원의 경

우,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 과거 6년간의 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여, 10년 내에 1.5% 증가 혹은 

1.5% 감소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수는 10명(산림과학

원) 혹은 15명(수산과학원), 이사의 평균연봉은 직원평균임금의 두 배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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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인건비 초기값은 최근의 자료를 참조하여 55.4(백만원; 산림과학원) 혹은 50.65(백만원; 

수산과학원)로 상정하였다. 총인건비를 추정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별로 1인당 인건비 상승률을 

다르게 책정하였다. 현상태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공공부문 임금상승률 3%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법인화에 대해서는 1인당 인건비 상승률을 5%로 상정하였다. 

사업비 추정을 위해서는 사업비의 초기값과 증가율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사업비 초기값은 

산림과학원의 경우 2008년 사업비, 수산과학원의 경우 2009년 사입비 등으로 상정했다. 그리고 

산림과학원의 경우 사업비 증가율에 대한 가정은 현상태에 대해서는 3%, 법인화에 대해서는 5% 

혹은 7%로 상정하였다. 수산과학원의 사업비 증가율은 현상태 3%, 법인화 5% 등을 상정하였다. 

법인전환비용은 교육훈련비와 법인설립비용으로 구성된다. 산림과학원의 경우, 교육훈련비는 

최소의 경우, 3년간 총 30억(매년 10억), 최대의 경우, 4년간 총 46억(매년 12억)으로 상정하였

다. 수산과학원 교육훈련비의 경우, 최소 연13억씩 3년간, 총 39억, 최대 연 15억씩 4년간, 총 

60억 등을 상정하였다. 법인설립비용은 최소의 경우 인건비와 사업비 총계의 1.3%, 최대의 경

우, 인건비와 사업비 총계의 12.3%로 상정하였다. 

과제수증분의 시장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1인당 과제수의 초기값 추정이 필요하다. 

산림과학원의 경우, 1인당 과제수 초기값으로 최근 2개년 평균으로서 0.38개로 추정하였다. 그

리고 수행 과제수의 증가율에 대해서는 현상태의 경우 1%, 법인화의 경우, 5%와 7% 등을 상정하

였다. 과제당 비용 추정은, 최소의 경우 정부출연연구소의 평균인 13.21(백만원), 최대의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을 기준으로 22.55(백만원)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값들을 기초로 해서 법인화

로 인한 총과제수 증분의 시장가치를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의 학술논문의 가치

를 추정하기 위한 학술논문편수 증가율에 대해서는, 현상태의 경우 국내 및 해외논문 각각 5%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법인화의 경우, 국내논문 21.1%, 해외논문 11.6% 증가율을 각각 상정하

였다. 논문 편당 가치는 국내논문의 경우, 0.5(백만원), 해외논문의 경우 3(백만원)으로 상정하

였다. 

수산과학원의 경우, 1인당 과제수 초기값으로 2006년 기준 0.15개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증가

율에 대해서 현상태 5%, 법인화 15% 내지 25% 등을 상정하였다. 과제당 가치는 13.21(백만원)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수산과학원의 1인당 논문 편수의 기준은 0.21편으로 추정하였다. 논문편수

의 증가율은 현상태 3%, 법인화 15% 내지 25% 등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논문 편당 가치는 0.5

(백만원)로 상정하였다. 논문 편수 및 과제 증가율의 근거는 일본 수산총합연구소의 사례로서, 

법인화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 기타사업비 항

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2007년의 80(백만원)을 기준으로 상승률은 3%(현상태)와 10%(법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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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법인화로 인한 고객만족도 증가의 시장가치는 사업비의 일정비율로 상정하였다. 여기서, 고객

만족도 증가란 산림과학원과 수산과학원이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공적인 연구를 지속하게 되

며, 더 우수한 인력보강과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서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이다. 산림과학원의 경우, 매년 1%p씩 증가한다고 상정했으며, 수산과학원의 경우, 고객 만족도

가 매년 0.1%p 증가한다고 상정했다. 

4. 기관운영 효율성 및 공익성의 가치 추정

산림의 공익성은 목재, 생물다양성보전, 국토 및 수자원함양, 경관보전, 교육 및 휴양 서비스

제공, 산촌전통문화유지, 대기정화기능,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해 예방, 생태계 유지, 탄소배

출감축규제로 인한 새로운 시장 형성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최근 기후변

화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

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하여 추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장철수･신용광

(2007)의 연구를 바탕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추정치로서 9,082원/(가구, 월)을 사용하

였다. 그리고 가구수는 2009년 통계청 예측치인 16,916,966을 사용하였다. 

법인화로 인해서 조직의 효율성 향상과 산림의 공익성의 시장가치 증분을 산림의 시장가치의 

일정부분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국립산림과학원의 필요성

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써 국립산림과학원의 공익성은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산림과학원은 시장기반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산림분야에서 새로운 공공재 개발 가

능성 증가, 공공재 공급 증가 등으로 공익적 가치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시장가치증분 추정을 

위한 비율은 매년 0.15%p씩 증가하여 10년 내에 산림 공익 가치의 1.5%로 상정하였다. 

수자원의 공익적 가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의 상대가치로 추정하였다. 2005년 산업연관표상

의 부가가치(최종수요)를 기준으로, 수산부문과 산림부문의 가치비율을 다음과 같다: 수산부문

의 가치/산림부문의 가치 = 1,903,737/618,381 = 3.08. 따라서 수자원의 공익적 가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 3.08로 추정될 수 있다. 즉, (산림의 공익적 가치) * 3.08 = 1,843,677 * 3.08 = 

5,675,917 (백만원). 

수자원의 공익적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국립수산과학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

라 국립수산과학원의 공익성도 증가하게 된다. 수자원의 시장가치증분 추정을 위한 비율에 대한 

가정은 10년 내에 산림 공익 가치의 1%라고 했을 때, 매년 0.1%p씩 증가한다고 상정하고자 한

다. 산림분야에서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 그 조직의 규모나 기능 측면에서 수산분야의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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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증가율에 대한 가정은 보수

적인 예측치라고 할 수 있다. 

5. 분석 틀 및 절차

본 연구는 기존의 원칙 및 이론적 논의에 치중되던 법인화 논의를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의미

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의 계량적 결과에만 법인화 여부의 정책결정을 맡기려는 것

도 아니다. 본 연구는 비용·편익분석의 계량적 방법으로 모델을 설정하고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현실성 있게 수립하는데서 논의를 출발한다.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

학원의 현재가치와 법인화 이후 가치를 계량적으로 비교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량적으

로 비교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을 논의함으로써 법인화의 정책적 의미를 찾는 것이다. 즉 기본 

가정의 현실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법인화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전

제조건을 파악하고, 법인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인화 이후 조직의 목표와 역량을 어떻게 발

휘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모델 및 분석 절차는 다음 <그

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 틀 및 절차

모델 및 가정 수립 

→

법인화 대안 비교

→

정책대안 제시

- 모델 수립
- 기본 가정 수립

- 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현재 및 법인화 이후 B/C 분석
- B/C 분석 결과 비교

- B/C 분석 결과 의미 파악
- B/C 분석 가정에 대한 현  
   실적 의미 파악

Ⅳ. 분석 

1. 대안의 순편익 비교

국립산림과학원의 현상태(대안1) 순편익의 경우, <표 8>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형

적으로 일정하게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시나리오의 수가 작고 단순하기 때문이다. 

현상태(대안1)의 순편익은 인건비와 사업비의 증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반면, 법인화(대안2)

의 순편익의 평균은 4년차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법인화의 경우, 인건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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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의 증가로 인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순편익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대인 1

과 대안 2의 순편익을 비교해 보면, 최소값에 있어서는 법인화2년 후 시점부터 대안 2가 대안 1

보다 편익이 높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최대값에 있어서는 1년 후 시점부터 대안 2가 대안 1보다 

편익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안 2의 편익이 대안 1의 편익에 비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순편익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현상태(대안1)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

소하고 있는 반면, 법인화(대안1)의 경우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5년차부터 다시 완만하게 감소하

고 있다. 그리고 2년차까지는 현상태(대안1)이 순편익의 평균이 큰 반면, 3년차부터는 법인화

(대안2)의 순편익의 평균이 더 크다. 이는 법인화의 편익이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

기 때문이다. 

<표 8> 국립산림과학원 법인화 대안의 순편익 비교 (단위: 백만원)
시점

현상태(대안1)  법인화(대안2)
최소1 평균1 최대1  최소2  평균2  최대2 

0 -50,861 -50,861 -50,861 -58,317 -55,420 -52,523
1 -52,559 -52,387 -52,215 -53,418 -52,749 -52,080
2 -54,314 -53,961 -53,607 -53,867 -52,557 -51,247
3 -56,130 -55,583 -55,036 -54,531 -52,001 -49,470
4 -58,007 -57,256 -56,505 -54,223 -51,486 -48,749
5 -59,948 -58,982 -58,015 -55,358 -51,721 -48,084
6 -61,956 -60,761 -59,566 -56,752 -52,112 -47,472
7 -64,033 -62,596 -61,160 -58,422 -52,668 -46,915
8 -66,180 -64,489 -62,798 -60,383 -53,396 -46,408
9 -68,401 -66,441 -64,481 -62,655 -54,303 -45,951
10 -70,698 -68,454 -66,211 -65,257 -55,398 -45,539

<그림 1> 국립산림과학원 법인화 대안의 순편익 비교 (단위: 백만원)

               참고 : 대안 1(실선), 대안 2(점선)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법인화에 있어서의 비용-편익분석과 정책적 의미 151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의 현상태(대안1)의 순편익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표 9> 

및 <그림 2> 참조). 국립수산과학원에 대한 두 대안의 순편익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최소값에 

있어서는 법인화 1년 후 시점부터 대안 2가 대안 1보다 편익이 높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최대값

에 있어서는 법인화 3년 후 시점부터 대안 2가 대안 1보다 편익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

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안 2의 편익이 대안 1의 편익에 비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순

편익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현상태(대안1)의 경우 순편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법인화

(대안2)의 경우 지속적으로 순편익이 증가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현상태 시나리오의 순편익의 변동폭이 국립산립과학원에 비해서 큰 이유는 시

나리오에서 상정하는 증가율이 컸기 때문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의 법인화(대안2)의 평균 순편익

의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초기의 증가속도가 후기의 증가속도보다 

빠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폭이 증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표 9> 국립수산과학원 법인화 대안별 비교 (단위: 백만원)
시점

현상태(대안1) 법인화(대안2)
최소1 평균1 최대1 최소2 평균2 최대2

0 -72,992 -66,936 -60,881 -83,470 -79,355  -75,241  
1 -75,652 -69,180 -62,708 -73,977  -73,328 -72,679 
2 -78,413 -71,508 -64,604 -72,138  -70,850 -69,562 
3 -81,279 -73,925 -66,572 -70,504  -67,822 -65,141 
4 -84,255 -76,435 -68,615 -67,585  -64,786 -61,988 
5 -87,345 -79,041 -70,737 -66,392  -62,580 -58,768 
6 -90,552 -81,747 -72,941 -65,437  -60,436 -55,436 
7 -93,883 -84,557 -75,230 -64,732  -58,332 -51,932 
8 -97,341 -87,475 -77,609 -64,287  -56,234 -48,181 
9 -100,933 -90,506 -80,080 -64,117  -54,101 -44,085 
10 -104,662 -93,656 -82,649 -64,233  -51,877 -3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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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립수산과학원 법인화 대안의 순편익 비교 (단위: 백만원)

          참고 : 대안 1(실선), 대안 2(점선)

정리하면,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모두 현상태의 순편익(실선)은 일정비율로 감소

한다. 반면, 법인화의 순편익(점선)은 초기의 법인화 전환비용의 발생으로 인하여 큰 부(-)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법인화의 순편익 현금흐름(점선)은 초기에 초기의 법인화전환비용의 발생

으로 꺽인(kinked)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일정기간 이후, 하락세가 완만하거나 순편익의 현금흐

름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대안의 NPV 비교

민감도분석으로서 할인율이 변할 때 순현재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산하였다. <표 10>

과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 할인율의 변화에 따른 대안별 순현재

가치(NPV)가 변화됨을 알 수 있다. 즉, 할인율이 증가함에 따라 순현재가치도 증가하고 있다. 

통상 할인율이 증가하면 순현재가치는 감소하지만, 현금흐름이 모두 부(-)의 값이기 때문에, 할

인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순현재가치는 증가하게 된 것이다. 할인율을 어떻게 상정하든지 간에 

법인화(대안2)의 순현재가치가 현상태(대안1)의 순현재가치보다 모두 크게 나타난다. 이것은 할

인율을 어떻게 상정하느냐와 상관없이 법인화(대안2)가 선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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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국립산림과학원 할인율 변화에 따른 대안별 순현재가치 추정 (단위: 백만원)
할인율

현상태(대안1) 법인화(대안2)

최소1 평균1 최대1 최소2 평균2 최대2

3% -568,928 -559,751 -550,574 -546,061 -505,578 -465,095

5% -517,390 -509,360 -501,330 -498,328 -462,602 -426,875

7% -473,059 -465,999 -458,940 -457,235 -425,525 -393,816

9% -434,736 -428,501 -422,266 -421,678 -393,378 -365,077

<그림 3> 국립산림과학원 할인율 변화에 따른 대안 비교 (단위: 백만원)

          참고 : 대안 1(실선), 대안 2(점선)

국립수산과학원의 할인율에 따른 대안별 순현재가치 역시 <표 11>과 <그림 4>에 나타나는 바

와 같이 할인율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도 국립산림과학

원의 경우와 같이 모든 현금흐름이 부(-)의 값이기 때문에, 할인율이 증가함에 따라 순현재가치

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대안별 순현재가치를 비교해보면, 법인화(대안2)의 순현재가치가 현상

태(대안1)의 순현재가치보다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외적으로 할인율이 7%이상인 경

우 법인화 순현재가치의 최소값이 현상태 순현재가치 최대값보다 약간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순현재가치의 평균의 경우 여전히 법인화 순현재가치 평균값이 현상태 순현재가치 평균값보다는 

크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

는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있어서도 법인화의 순

현재가치가 현상태의 순현재가치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법인화(대안2)가 더 우

세한 전략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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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국립수산과학원 할인율 변화에 따른 대안별 순현재가치 추정 (단위: 백만원)
할인율

현상태(대안1) 법인화(대안2)
최소1 평균1 최대1 최소2 평균2 최대2

3% -829,186 -750,571 -671,956 -660,248 -613,442 -566,635
5% -753,622 -682,493 -611,364 -606,991 -565,712 -524,433
7% -688,648 -623,940 -559,231 -560,923 -524,301 -487,680
9% -632,500 -573,326 -514,153 -520,872 -488,193 -455,513

<그림 4> 국립수산과학원 할인율 변화에 따른 대안 비교 (단위: 백만원)

          참고 : 대안 1(실선), 대안 2(점선)

결론적으로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최종적인 대안의 선택은 각 대안의 순현재가치의 크기가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안별 순현재가치(NPV)를 비교해 본 결과, 할인율 수준에 관계

없이 법인화(대안2)의 현재가치가 현상태(대안1)의 현재가치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국립산

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모두 현상태보다는 법인화가 더 우수한 선택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국립산림과학연구소와 국립수산과학연구소가 법인화 되는 경

우 현재 상태로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어떤 대안이 우수한가를 비용·편익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모델과 같은 비용·편익분석을 선택한 이유는 법인화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모두 추정하고 계산하

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익과 비용을 추정 내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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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끔 기본 가정 내지 전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가정 내지 전제는 연

구의 한계점인 동시에 본 연구를 가능하게끔 했다는 점에서 양면적이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이 

경제적 측면에는 장점이 있지만 한계를 인정하여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법인화에 

따른 공익성의 저해나 공무원 신분의 불안 등의 비시장가치적 비용을 감안하여 분석하였다. 즉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법인화의 현실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① 법인화 과정에서의 

인력감축 없음, ② 인건비와 사업비의 증가, ③ 기관의 공공기능의 지속적 수행 등을 기본적으

로 전제하였다. 인력감축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유는 법인화 과정에서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

산과학원 구성원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협력을 얻어야 법인화의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인건비와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정한 이유는 법인화 이

후 구성원의 사기진작, 전문가의 영입, 새로운 사업 개발에 따른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

이다. 기관의 공공기능의 지속적 수행을 전제한 이유는 법인화 이후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

산과학원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기관의 내·외부에서 모두 주장하고 있고, 공공성의 증

진 자체가 기관의 법인화 이유라는 측면에서 전제하였다. 

시나리오별 비용과 편익의 계산과정에서 구체적인 선행연구가 대부분 없었기 때문에 주로 내

부 자료에 근거해서 주로 표본평균값을 사용했으며, 시나리오에 따라 주관성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인 편익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기본 전제에서 공

공기능을 지속한다고 설정했는데, 이는 법인화로 인해서 공공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기본가정으

로 한 것을 의미한다. 이 가정은 본 연구의 출발점이며, 모든 비용과 편익을 계산할 수 있게끔 

하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정 하에서 성립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제한적이기는 하

지만 비용·편익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법인화 논의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현상태(대안 1)와 법인화(대안 2)

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였다. 이 두 가지 대안들은 상호배타적(mutually-exclusive)으

로서, 하나의 대안이 선택되면, 다른 대안은 자동적으로 선택되지 않게 된다. 상호배타적인 대

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기준으로 대안을 선택하게 된

다. 즉, 가장 높은 순현재가치의 대안이 최선의 대안이 되는 것이다. 대안별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순현재가치를 계산한 결과, 법인화(대안2)의 순현재가치가 

현상태(대안1)의 순현재가치보다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할인율의 

크기와 상관없이 법인화가 현재의 기관운영형태보다 순현재가치가 두 기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만으로는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을 수용한 상태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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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법인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립산림과학원의 경우 법인화 이후 인건비 5% 상승, 사업비 5% 또는 7% 상승, 교육훈련

비 4년 간 총 46억원 투자, 법인 설립비용 인건비와 사업비 총계의 1.3% 또는 12.3% 등을 투자

하는 경우, 수행 과제수 5% 또는 7% 상승, 국내논문 21.1% 및 해외논문 11.6% 증가, 고객만족도 

매년 1% 증가하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의 법인화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의 경우는 법인화 이후 인건비 5% 상승, 사업비 5% 상승, 교육훈련비 

4년 간 총 60억원 투자, 법인 설립비용 인건비와 사업비 총계의 1.3% 또는 12.3% 등을 투자하는 

경우, 수행 과제수 15% 또는 25% 상승, 논문 편수 15% 또는 25% 증가, 고객만족도 매년 0.1% 증

가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의 법인화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이 비용-편익분석이 정치적·사회적 제약들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제시

해보았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비용-편익분석의 비판자들이 근원적으로 지적하듯이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의 지나친 신봉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국립극장 법인화가 유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국립산림과학

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이 법인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었듯이 법인화의 

가정이 충분히 전제되었을 때는 법인화가 비용-편익의 경제적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비용투자와 성과를 얻으려는 전략적 선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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